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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2/4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방향
 - (총평) 2/4분기는 내수 반등에도 불구,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큰 폭의 수출 

감소 등으로 전기대비 △3.3% 성장률을 보임
    ①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1/4분기 극심한 부진에서 반등(0.7%)
    ② 순수출: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큰 폭 감소(△4.1%)
 - (평가 및 전망) 
    ① 2/4분기 성장 부진은 수출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함
    ② 우리 경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요 선진국 대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함
    ③ 3/4분기는 경기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등폭이 관건임
 - (대응방향)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하반기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
    ① 한국판 뉴딜 및 3차 추경사업의 신속한 집행(3개월내 75% 이상)
    ②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한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

                                ☞바로가기
■ 코로나19 사태와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
 -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을 통해 이미 세계 GDP의 10%에 육박하는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실물경제는 당초 기대만큼의 복원효과를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및 주요국 GDP성장률 추이 및 전망(단위: %) 】 

 

 -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례 없는 비상경제시국에 직면하여 단기적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패닉상태 
차단 및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각국은 경기부양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최적화
하거나 명료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계 및 기업의 지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위험 
축소 및 투자유인 제고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과잉유동성 환경 하에서는 사회적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잘못 설계된 경기부양책은 
사회적 불평등이나 불안정성 심화 등 부작용만 부각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각국 정부는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정밀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짐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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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3270&topic=&pp=20&datecount=&recommend=&pg=5
https://www.kif.re.kr/kif3/publication/pub_detail?mid=22&nid=191&sid=188&vid=6142&cno=27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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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지역경제보고서
 - (경기개황) 2/4분기 중 지역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 지속으로 모든 권역에서 

악화된 가운데, 전분기에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대경권을 비롯하여 수도권, 제
주권의 경기 하락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경기 】

 

 - (강원권 경제) 2/4분기 중 강원권 경기는 전분기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모두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가 소폭 증가, 건설투자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설비투자는 감소
하였으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장리포트)
    ① 강원지역 관광, 코로나19 여파로 부진 지속: 코로나19 사태 안정 시 국내여행의 해외

여행 대체 효과, 청정 강원 이미지 부각으로 빠른 회복 예상
    ② 강원 영동지역 해안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커피전문점 창업 지속: 코로나19확산 장

기화, 커피전문점 과밀집화(경쟁심화)로 하방리스크가 잠재하나, 향후 코로나19 
사태 안정 시 성장세 지속 전망

 - (향후 전망) 향후 권역별 경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수도권·충청권·대경권 및 강원권이 소폭 개선되고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바로가기

■ 실물경제 속보(KIET 경제·산업 동향 2020년 7-2호)
 - (해외경제) 중국 2분기 성장률 예상치 웃도는 3.2% 기록
 - (국내경기) 2분기 실질GDP 투자 감소 여파로 역성장, 소비는 반등
 - (금융) 6월 기업대출 큰 폭 둔화, 가계대출 확대, 7월 중순 금리 하락, 원/달러 

1,200원 내외
 - (산업별 동향) 5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전년동월비 감소 지속
 - (고용) 6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3% 감소
 - (수출입) 6월 수출 △10.9%, 수입 △11.2%, 무역수지 36억 달러 흑자

                  ☞바로가기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2145&topic=
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m=72&state=view&idx=56661&or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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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출처

■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 (재정 전망)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은 2020~2090년(70년간)

이며, 2020년 현재의 법·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수입, 지출, 재정수지, 
적립금을 전망함

   *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전망 결과)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0.6조 원 

흑자, 2090년 226.7조 원 적자(GDP대비 –5.48%) 예상
    ①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 전환, 적립금은 2055년 소진 전망
    ②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 2.1조 원에서 2090년 32.1조 원으로 큰 폭

의 적자 전망
    ③ 사학연금: 재정수지는 2033년 적자 전환, 적립금은 2048년 소진 전망
    ④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 1.7조 원에서 2090년 6.7조 원 전망
 - (시사점) 
    ①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속적으로 증가 예상

    ② 연금별 특성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재정개선에 
관한 방향성 설정 필요

    ③ 반복적인 제도개편 논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활용 사례 검토 필요

                                              ☞바로가기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현황) 기획재정부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재정

성과관리체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성과
목표관리, 재정사업평가와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구성됨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활동의 범위]

 - (평가 결과)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재정사업(주요사
업비)으로 한정(예산총액 대비 24.5%만 평가)되고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
되어 있어 성과관리의 비효율 발생

 - (결론 및 시사점)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식의 명확화,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관리 및 
평가, 프로그램 예산에 인건비·기본경비 포함, 정책과 재정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의 통
합이 필요하며,「정부업무평가 기본법」및「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앙
부처별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7265&item_id=7265&etc_1=0&etc_2=0&name2=0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7257&item_id=7257&etc_1=0&etc_2=0&nam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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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개정(개정 ′20.6.30. 시행 ′20.7.1.)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바, 코로나
19로 인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에서 3.5%로 30% 인하

☞바로가기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개정·시행 ′20.7.1.)
 -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

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
개한 경우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
연금법」이 개정((′20.1.21.)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바로가기
■「국가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개정·시행 ′20.7.1.)
 -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통합

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바로가기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781&lsId=&efYd=2020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939&lsId=&efYd=2020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925&lsId=&efYd=2020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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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재원분담 체계 재정립
 -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 증가) 
    ① 2019년 당초예산 기준 1,932개(90.6조 원) 국고보조사업 수행

*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연평균 8.2% 증가(2008년 12.1조 원 ⇒ 2019년 28.7조 원)

    ②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
업이 급격하게 증가함

     *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비(51.5조 원)가 총 사업비의 56.9%를 차지함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인 재원분담 기준 부재) 
    ① 관련 법령에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기준을 규정

하고 있지만, 장기간 미개정되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 발생 ⇒ 사회복지
분야 70개 사업 중 46개가 규정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중앙-광역-기초 간 합리적 재원분담 필요)
    ①「보조금법 시행령」상의 121개 사업과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상의 111개 사업 

간 재원분담 기준 연계 필요
    ② 국고보조사업 일몰제와 연계하여 현재 수행되지 않는 사업은 규정에서 삭제하고, 

수행 중인 사업은 포함 필요
 - (정부 간 복지사업 관련 역할 분담)
    ① 중앙-지방 간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배분원칙 개선 필요
    ② 현행 중앙-지방 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부담심의

위원회에 중앙-광역-기초가 모두 참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바로가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대응방안
 - (코로나19와 지방재정의 영향)
    ① 지방세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3.0%로 추정한 결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당초예산 대비 5조 6천억 원(6.1%)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② 정부추경 시 세입경정에 따른 감액분은 차차년도 지방교부세 조정분에 반영

되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함
    ③ 긴급재난지원금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시 지방재정은 큰 폭으로 증가하나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요인이 됨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업종 및 분야별 긴급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침체된 경기회복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방안)
    ① 활용도가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기금의 통폐합 필요
    ②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강화
    ③ 새로운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세입 확보 및 기존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적 

공간(Fiscal Space) 확보
    ④ 지방채 발행 조건 완화(「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 
    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지역주민 요구 반영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바로가기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https://www.krila.re.kr/publication/periodical/brief/99?keyword=&page=1
https://www.krila.re.kr/issue/vol31/boo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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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그리고 지방재정의 논제
 -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역사에 있어 한 획을 그을 

만한 재난기본소득을 등장시켰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지방
재정운영 측면상 심도 있는 사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코로나19와 대응동향)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확산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안이 마련
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재정지원을 함

 -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경기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총예산은 경기도 1조 3,642억 원, 시·군 1조 1,926억 원 규모로,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지역개발기금 7,500억 원을, 기초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초과세입, 조정교부금 등을 활용함

 - (재난기본소득이 지방재정운용에 주는 논제)
    ①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경쟁과 다양성에 기반한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재정분권 추진 필요
    ②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의 전반적 검토와 현실성 있는 개선 필요
    ③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 분석 및 재난대응준비금 비축
    ④ 국민들이 자유의지에 기반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⑤ 지역주민들은 집단이기심으로 무리한 재정사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공익에 합당한 

재정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선택 필요 
☞바로가기

■ 지방재정분권에 관한 연구: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 (서론) 올해 1단계 재정분권(세입분권)에 이어 2단계 재정분권(국세와 지방세 

구조 재편)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지방소득세율 인상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타당성 점검

 - (지방소득세율 인상의 파급효과 분석) 지방소득세 전체를 대상으로 세율을 인상
하는 경우와 법인분에 한정하여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경우로 구분(4가지 시
나리오)하여 결과 도출

    ① 개인분 및 법인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소득세율 인상의 확충규모는 2배  
   인상 시 16.7조 원, 1.5배 인상 시 8.3조 원 확충

    ② 법인분에 한정할 경우 시나리오별 각각 7조 원과 3.5조 원 확충
 - (정책함의)
    ① 모든 시나리오에서 지방소득세 인상은 사회복지비 팽창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는 자치구 재정에 큰 기여를 함
    ② 법인분에 한정할 경우 시·도의 지방세입 순증이 마이너스를 기록함 
    ③ 전체 지방소득세 세원 대상의 지방소득세율 인상은 지역간 세입격차를 확대 

하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편재 문제가 악화됨 ⇒ 이는 보통교부
세나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개선, 광역-기초의 공동세화 등 별도의 보완장
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바로가기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한국지방재정
학회

https://www.krila.re.kr/issue/vol31/book.html
http://www.kalf.or.kr/bbs/board.php?bo_table=seminar&wr_id=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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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과 Post-Corona 시대 강원도의 대응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필요) 
    ①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
    ② 코로나19를 계기로 ‘New Normal’에서 ‘Next Normal’ 시대로 이행 예상
    ③ 당면한 위기 극복과 ‘Next Normal’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환 전망)
    ① 탈세계화(Deglobalization)  경향 강화
    ② 비대면·비접촉 확산에 따른 언택트 현상과 더 나아가 온택트 사회·경제로의 진전
    ③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④ 환경의 중요성 재인식
    ⑤ 코로나 디바이드(Divide) 현상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는「한국판 뉴딜」종합계획)
    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2+1 정책방향’ 하에 총 28개의 

세부과제 제시
    ② 2020~2025년에 걸친 160조 원의 투자와 190.1만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
 - (강원도의 대응 전략) 
    ①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정합성 강화(지역계획의 재구조화)
    ② 보완·보강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세밀한 대응 뒷받침(농업의 디지털전환 등)
    ③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산업구조 재편 및 고도화 추진
    ④ 계획 추진의 지속 가능성 확보 ⑤ 변화를 이끌 지역인재 양성
    ⑥ 지역사회와 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생활형 방역체계 구축, 범 지역적 협업체계 구축 등)  

☞바로가기
■ 학교법인의 장기 미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개선방안 
 - (연구목적)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건축물을 축조한 후 그 외의 토지에 

대해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 재산세 면제 여부에 대한 실무상 혼선이 
야기되므로 재산세 과세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주요내용) 
    ① 지방세법상 학교 부지는 소유 주체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면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됨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준하여 면제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1안),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추가적
으로 운동장 면적과 부설주차장에 관한 설치기준면적을 고려하는 방식(2안), 
관련법상 일정 수준 이상의 교지 또는 교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 
착안하여 교지 기준면적의 1.5배를 적용하는 방식(3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연세대 국제캠퍼스 사례 적용 시 면제액: (현행) 30억 원 대비 (1안) 24.5억 원, (2안)

28.6억 원, (3안) 8.9억 원으로 나타남

 - (정책제언) 궁극적으로 대학교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서는 지방세 정책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무적으로 명확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야 하는 바 다양한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http://www.rig.re.kr/front/report/memo/memo2/boardView.do?board_key=1020E1033
http://www.kilf.re.kr/cmm/fms/PDF.do;jsessionid=8C039B059FEF954D17BB24727CB8568B?atchFileId=FILE_000000000008455&file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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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수소산업 지원정책 동향
 - (배경) 독일은 다른 EU국가와 함께 ‘유럽 그린딜’에 합의하는 등 탈탄소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수소산업의 육성을 선택
 - (지원규모) ′20.6월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하여 수소산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방향, 수소전략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수립 ⇒ 수소기
술의 사업화(70억유로) 및 국제협력 촉진(20억유로)을 위해 총 90억유로 지원

 - (국내 동향) 기후협약을 지키기 위해 각국이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을 
빠르게 내세우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인 
대응 중에 있으며, 필요 시 독일과 같이 기술의 개발 및 국제시장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① 수소경제로드맵(′19.1월) 활성화 방안 발표
    ②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20.2월)
    ③ 수소경제위원회(′20.7월) 출범

 ☞바로가기

■ 유럽 그린딜 추진 현황
 - (배경) EU는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0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최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유럽 그린딜’을 발표(′19.12월)

 - (현황) ‘유럽 그린딜’은 유럽 기후법안 채택과 1조 유로 규모 그린딜 투자를 통해 
에너지(탈탄소화), 건축(에너지절약형 건물 리모델링), 산업(산업혁신 지원으로 녹색경제

선점), 수송분야(민간공공 수송분야 청정에너지화) 등에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
적인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월에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의 일환
으로 1000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체계를 발표함 ⇒ 탄소중립 이행 시 소외 분야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 ′20.6월 현재 400억 유로 수준의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 확보

 - (기대효과) 유럽 그린딜은 기후변화법을 채택하여 법적 규제와 녹색 투자를 촉진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 유럽의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제언) 한국의 산업은 현재까지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집약산업이 대부분으로, 
산업생산 전반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 필요 ⇒ 장기적
으로 탄소배출권 구입보다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그린화 유도 필요 

 ☞바로가기

KDB미래전략
연구소

KDB미래전략
연구소

https://rd.kdb.co.kr/index.jsp
https://rd.kdb.c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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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 배포
 -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사례를 통해 설명한 자료(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를 배포함

  【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 】

구분 주요 내용

소상공인·기업

관련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대폭 경감(간이과세제도 확대)

2.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세액공제제도 개편)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소득세·법인세 감면)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완화(세액공제 확대)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

6. ‘맛술’(조미용 주류)의 과세대상 제외로 소비자 가격 인하(주세법 완화)

개인 등 관련

7. 지금 소비활동하면 연말정환 환급금 확대(카드공제 한도 인상)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로 국민재산 증식 응원

9.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취업 지원(소득세 감면)

10. 국세청 「국세통계센터」외에서도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바로가기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 ‘디지털금융’은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으로서 간편결제와 송금의 확대, 인증기술의 

발전, 플랫폼의 확산 등으로 크게 성장 중이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도입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재택근무 등의 확대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시키고 있음

 - 이에, 디지털금융의 혁신(전자거래금융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경제·금융 생활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경쟁의 촉진과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고자 함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주요 내용 】

< 기본 방향 >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4865&fileSn=2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r_url=&menu=7210100&no=3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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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맞춤 뉴딜 정책으로 ‘한국판 뉴딜’ 모델 만든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비전 발표와 관련하여 각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뉴딜 사업’(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히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함

 - 디지털 뉴딜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비대면 생활환경 구축, 온라인 홈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할 예정임

   * 사례: 경북 구미시 ‘로봇직업혁신센터’(295억 원), 전북 ‘비대면 행정환경 조성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 온라인 홈서비스’

 - 그린 뉴딜은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임

   * 사례: 경남 창원시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400억 원), 전북 ‘재생
에너지 실증 연구기반 구축’(360억 원), 전남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 충남 당진시

‘공공주도 그린 뉴딜, 민간에너지 전환 역량 강화, 에너지 융복합 산업기반 조성’ 
☞바로가기

■ 한국형 그린뉴딜 세계에 알린다…유엔의 환영 받아
 - 지난 7월 24일 환경부 장관은 유엔 사무차장과의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유엔 사무차장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및 환경위기 극복 전략인 ‘그린뉴딜’ 수립 전략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힘 

 - 또한, 환경부-유엔은 파리협정 및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해 그린
뉴딜 등을 통한 국제협력을 지속하기로 협의함

【 한국형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공공임대주택 22.5만호 

   그린리모델링

 - 초·중·고 2,890동 그린스마트 

   스쿨 전환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조성

 - 국립공원 16개소 및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생태 복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태양광·풍력 발전용량 3배 이상 

확충

 - 아파트 500만호 지능형 전력계

량기 보급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미래차 133만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 스마트 그린산단 10개 구축

 - 녹색융합 클러스터 5개소 구축

 - 그린팩토리 1,750개소 구축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1.9조원 규모 녹색 융자 공급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등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환경부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0071408090902401&rs=/synapFile/202008/&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0071408090902401%26rs%3D%2FsynapFile%2F202008%2F&synapMessage=%EC%A0%95%EC%83%81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C%9C%A0%EC%97%94&menuId=286&orgCd=&boardId=138686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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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상반기 약 5.8조 원 판매,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올해 6조 원으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9조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힘

 - 3차 추경예산은 총 3,177억 원으로, 추가로 발행되는 3조 원에 발행액의 8%에 해당
하는 국비 2,400억 원과 본예산 발행지원 규모 미 판매분에 발행액의 4%에 해
당하는 국비 777억 원을 지원하게 됨

 - 한편,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6조 원 규모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상반기에만 
약 5조 8천억 원*(96%)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됨(* 강원 판매액: 1,809억 원)

☞바로가기
■ 지역예산 맞춤형 지원으로 세입·세출 효율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24일 모든 자치단체들과「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함

 -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형별로(인구규모 및 재정여건 
고려)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협조사항인 ▲
세입개선방안 ▲세출구조조정▲국가정책 연계강화 등을 설명함

 - 세부내용으로는 세입분야는 ①지방세 등 세입 분석 정확성 제고, ②교부세 전액 
편성, ③특별회계 예비비 등 예수·예탁 활용, ④지방채 활용 방안 등, 세출분야는 
①경로 의존적 점증주의 예산편성 탈피 및 세출구조조정 실시, ②국가 중점과제 
연계 강화, ③집행가능성 고려 등임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 지난 7.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부동산 관련 3법)을 의결함
 【 부동산 관련 3법 주요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인상(200%→300%),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 폐지

법인 보유주택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소득세법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 거주기간 추가

2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 적용시기 수정의결)

법인세법 법인 주택 양도차익의 추가과세 세율 인상(10%→20%)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0071607175990101&rs=/synapFile/202008/&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0071607175990101%26rs%3D%2FsynapFile%2F202008%2F&synapMessage=%EC%A0%95%EC%83%81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0072203061098201&rs=/synapFile/202008/&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0072203061098201%26rs%3D%2FsynapFile%2F202008%2F&synapMessage=%EC%A0%95%EC%83%81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4913&fileSn=1

